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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구시대 안보 구호 ‘석유‧가스전 개발’ 발표 
재생에너지 전환 시대에 화석연료 붙드는 윤 정부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에 ‘재생에너지 3배’ 서약한 와중 시대착오적 화석연료 개발 발표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자해도 모자를 공적자금을 불확실성 높은 가스‧석유에 넣겠다는 계획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 (최대) 140억배럴 석유‧가스 시추 계획 발표는 정부가 국제 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 계획에 전면 배치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없는 구시대 ‘에너지 안보’ 구호의 답습에 불과하다. 만약 정부가 발표대로 향후 수십년 동안 동해에서 가스와 석유를 실제 뽑아낸다면 여기 투입될 수십 조원의 공적 자금은 화석연료 산업의 생명줄을 늘리는 데 쓰일 것이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기후위기가 재앙으로 이어질 와중에 한국이 매년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7배가 넘는 규모의 ‘온실가스 폭탄’일지 모를 가스전을 퍼 올려서 태우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탄소중립 달성을 몇 년 늦추겠다는 것과 같다.

이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이 지금까지 밝혀온 자신의 다짐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계획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하고 한국이 대응에 동참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공언했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 22대 총선 기간 중 ‘기후위기 문제는 국가 차원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설 등 각종 기후 위기 대응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번 가스전 개발 계획 발표는 지금까지 자신이 한 약속이 무엇인지 몰랐거나, 또는 거짓말이었음을 밝히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다. 

덧붙여 대규모 가스전은 이산화탄소보다 80배가량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 누출 위험도 크기 때문에 석유‧가스전 개발로 한국은 2021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가입한 ‘국제메탄서약’을 위반할 가능성도 높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대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가스 12.9억 톤을 모두 채굴 한다면 생산 과정에서 메탄 배출량만 800만~3200만톤(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6.6억~26.8억 톤[footnoteRef: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 연간 메탄 배출량의 32배에 달하는 양으로, 향후 강화될 메탄 협약에도 위배된다. [2:  메탄의 20년 기준 지구온난화지수(GWP-20) 83을 기준으로 환산] 


심지어 이번 석유‧가스전 개발은 정부가 전망한 ‘장밋빛 경제 효과’를 가져오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기후 변화 대응 등이 가시화하면서 전 세계 화석연료 수요가 향후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말 발간한 세계에너지전망(WEO 2023)에서 석유 수요가 2050년까지 2022년(96.5Mb/d) 대비 최대 75% 감소(24.3Mb/d) 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며, 가스 수요는 2050년까지 2022년(4159bcm) 대비 최대 80%까지 감소(919 bcm)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최근 공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문가 실무안에 따르면 한국의 가스 발전량은 2038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계획대로면 2038년까지 우리나라 가스 발전량(78.1TWh)은 재생에너지 발전량(230.8TWh)의 1/3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 미래 에너지 안보의 기준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확보로 옮겨가야 한다는 세계적 기조를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찰나에 정부는 자가당착에 빠진 발표를 내놓은 것이다. 

투자 관점에서도 이 사업은 납득이 어렵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간과 성공 확률 등을 고려할 때, 수조에서 수십조 원까지 투입될 수 있는 막대한 공적 자금을 매몰시킬 위험이 크다. 통상 석유‧가스전 개발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성공 확률은 높지 않다. 정부가 내세운 시추 성공률도 20%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업에서 석유와 가스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생산은 석유와 가스 수요가 이미 줄어든 2030년대 중반 이후에야 시작될 전망이며 운영 기간은 탄소중립 기한을 훌쩍 넘긴 2070년까지 이어진다. 단기간에 확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가능한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등을 두고 이런 사업에 기회 비용을 날리는 것은 어리석은 투자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영일만 새 석유‧가스전 개발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
[image: ]

image1.png
SFO'C

A= Solutions for
=
oI =T ﬁ Our Climate




image2.emf










image3.jpg
Solutions for Our Climate




